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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보고서는 2008.6.4~6.8(5일간)기간 중에 개최된 제12차 한․독

통계협력회의에 대한 보고서로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및 회의기간

중 수집한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통계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연방통계청의 전략계획

-한국의 통계제도 발전을 위한 중기 계획

-양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의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관련 협력체계 구축

금번회의는 방문국이 질의하고 주최국이 답변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양국이 각각 사전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고,상호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독일 연방통계청의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또한 우리측에서 발표한 한국통계제도 개선

노력에 대한 독일 연방통계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청 국제협력담당관실과 독일

연방통계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제12차 한독통계협력회의 방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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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1. 회의 일시 / 장소

가.일시 :‘08.6.5(목)~6.6(금),2일간

나.장소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 Hessen주 Wiesbaden시)

2. 대표단

가.한국측 대표단

ㅇ 단장 :김대기 통계청장

ㅇ 단원 :정규남 통계정책국장,안정임 국제통계협력관,하태원 사무관

나.독일측 대표단

ㅇ 단장 :Mr.WalterRadermacher통계청장

ㅇ 단원 :Ms.AngelaSchaff협력과장,Mr.PeterSchmidt사업체모집단과장,

Mr.DieterSchafer연구개발과장,Mr.BerndStortzbach국제과장

3. 회의주제

가.독일의 통계제도 및 개선노력

나.한국의 통계발전계획

다.양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개선점

라.한국의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 관련 사항

마.제13차 한국-독일 양자협력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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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일정

<세부 일정표 >

시간 일정 발표/참석자

◇ 2008.6.5.(목)

10:00～10:30
․개회 및 환영사 :독일 통계청장

․개회인사 :한국 통계청장
Mr.Radermacher

10:30～11:30 ․독일통계청 소개 Mr.Stoertzbach

12:00～13:30 ․오찬 독일청장 주최

13:45～17:15

․2009년 OECD세계포럼 의제 논의

․독일통계청의 중장기 발전방안

․독일통계청의 2008업무계획

․한국 통계시스템의 중기 발전방안

김대기 통계청장 외

Ms.Koehler

Ms.Schaff

독일 통계청장

19:30 ․환영 만찬 한국,독일 대표단

◇ 2008.6.6.(금)

10:00～13:15

․한국의 사회통계 혁신방안

․통계목적을위한행정자료활용방안

․2009한독 양자회의 토의 주제에

관한 의견 교환

․질의응답 및 토론

통계정책국장

하태원사무관

Mr.Schaefer

Mr.Schmidt

Mr.Stoertzbach

13:15～14:45 ․다과 및 사진촬영

16:30이후
․비즈바덴 인근 독일의 경제중심지

프랑크푸르트 방문
한국대표단,,

19:00 ․만찬 한국,독일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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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회의내용

1. 독일의 통계제도 및 개선노력

가.독일의 통계제도 및 개선노력

□ 독일의 통계제도의 특징

ㅇ (통계활동의 법제화)모든 통계활동은 연방통계법 및 개별

통계의 근거 법령에 따라 실시

ㅇ (기능적 집중)통계작성은 연방통계청과 주정부 통계청에서 주로

담당하는 집중형 통계제도

※ 다만,연방은행,연방고용청 등도 일부 통계를 작성

ㅇ (지역적 분산)연방통계청과 州소속의 16개 지방통계청으로 구성

-연방통계청은 통계기획 및 공표를 담당하고,지방통계청은

자료수집 및 가공을 담당

-주정부 소속의 지방통계청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 협력에 한계

ㅇ (통계조정기구)통계수요반영 및 지방청과의 협력을 위해 위원회 구성

-집중형 통계제도에서 원활한 통계수요 반영을 위해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통계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통계청장간 협력회의 운영

ㅇ (통계품질관리)UN,EU등에서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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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계청 조직

ㅇ (연방통계청)청장,부청장,9국,38과,3개 WorkingGroup으로

구성 (붙임1)

-연방통계청장은 연방정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연방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

-본(Bonn)과 베를린(Berlin)에도 의회 및 각 부처의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사무소를 설치

-연방통계청 직원은 2,800여명이며,여성비율이 58.7%

ㅇ (지방통계청)주정부에 소속된 16개 지방통계청 및 100개의

지방사무소가 있음

-지방통계청의 인원은 약 5천여명이며,주의 면적 및 인구수에

따라 150명에서 1,200명으로 규모가 다양

□ 독일 연방통계청의 개선노력 :5개년 전략계획에 반영

ㅇ (협력강화)지방통계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 강화

ㅇ (표준화)통계작성과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계작성절차,통계

DB등을 표준화

ㅇ (행정적 통계)다른 행정기관의 비용/성과 등을 벤치마킹하여

행정 개선에 활용

ㅇ (응답부담 경감)과세자료 및 사업체등록자료 활용,통계조사 수

축소 등을 통해 응답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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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독일의 5개년 전략계획

□ 전략계획 개요

ㅇ (의의)연방통계청의 미션 및 비전에 근거하여 수립된 5개년

계획

<독일 연방통계청 전략계획 및 미션/비전의 관계 >

미션(Mission)
ㅇ 경제‧사회‧환경 등에 관한 기본정보로써 통계정보를

제공

비전(Vision)
ㅇ 품질 높은 통계정보 제공하는 선도자

(theleadingproviderofhigh-qualitystatisticalinformation)

전략계획

(FIT2012)

ㅇ 미션과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계품질,효율성,

지속가능한 개혁 등 5개 분야의 5개년 계획

연간성과관리 ㅇ 국/과 단위의 연간성과관리

ㅇ (연혁)‘02년 FIT2005수립 이후 2차 수정‧보완

※ (‘02년)FIT2005→ ('03년)FIT2008→ ('07년)FIT2012

ㅇ (구성)5개 주요과제 및 37개 세부과제로 구성

ㅇ (활용)FIT2012를 기반으로 국/과의 연간 성과관리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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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절차

‘07.3~6월 3월 청장 기조연설 후 6월 관계국장 회의 후 초안마련

‘07.6~8월 자발적으로 1,100여명(40%)의 직원이 37차례 회의에 참가

‘07.8월말
지방청장 세션 등을 통해 기존 계획(Fit2008)을 평가

하고 새로운 전략계획(Fit2012)마련

□ 주요 내용 :5개 주요과제 및 37개 세부과제 (붙임2)

ㅇ (통계품질관리)이용자 수요에 부응하여 통계의 적시성,정확성,

신뢰성,일관성,비교가능성,접근성,투명성을 실현

ㅇ (효율성 강화)통계작성과정의 최적화‧표준화,온라인 조사 및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통계작성의 효율성 강화

ㅇ (구조적 개혁)통계공표 및 비밀보호 등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

하고 고객 및 주통계청의 의견을 수렴

ㅇ (대외협력강화)국내 통계관련자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및

Eurostat등 국제통계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Fit2012)Fit2012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직원,간부,통계청장이

노력해야 할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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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일의 연간 성과관리

□ 연간 성과관리 개요

ㅇ (의의)조직비전,전략계획(Fit2012)의 하부계획이며 국․과장

성과계약 및 국별 인력․예산 배분의 기준

- TQM(TotalQualityManagement)기법을 연방 통계청에 적용

□ 작성 절차

전년 8월초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장회의에서 통계청 업무의 우선

순위 및 신규업무,인력․예산 등 자원 수요량 결정

전년 8월말

~12월말

국장회의에서 신규 업무 예측 및 자원재배분 논의 후

12월말 청장,부청장이 최종 결정

해당연도

2월말

지방청장 세션 등을 통해 기존 계획(Fit2008)을 평가

하고 새로운 전략계획(Fit2012)마련

□ 주요 내용

ㅇ (성과계약서)국별 기존 업무 및 신규 업무,필요자원,소요기간

등을 성과계약서에 명시

-부록에는 전략계획(Fit2012)및 국별 업무 평가지표,업무목록,

예산 및 인력 절감계획,신규 업무에 대한 인력수요 기재

□ 집행 및 통제

ㅇ 분기별로 성과 및 예산 지출 등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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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통계발전계획

가.중기통계발전 계획

□ 한국의 현 상황

ㅇ (선진화단계)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위협요인이 상존

◇ 우리나라의 위협요인

ㅇ (인구변화)출생률 저하로 인해 총인구 감소 예상,급속한 인구

노령화,생산가능인구 비율 감소 등으로 경제 활력 저하 우려

ㅇ (경제‧사회변화)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부담 가능성,남북통일시 통일비용 부담

□ 통계발전계획

ㅇ (의의)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통계를 작성‧보급하기

위한 통계전반의 발전 계획으로 4개 분야로 구성

ㅇ (통계 개발‧개선)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개발‧개선

-지니계수 개선*및 실업률 보조지표 확충,자치단체 평가지표 개발

※ 지니계수 :2인이상 가구,총소득기준 → 1인가구,가처분소득 기준

-신규 패널조사 개발 및 현재의 중복 패널조사 정비

-통계와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통계기반정책관리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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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효율성 강화)중복통계 또는 활용도가 낮은 통계는 통폐합

-또한 통계작성 시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예산 및 응답부담을 경감

ㅇ (정확성 향상)국가통계작성 과정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현장조사 조직이 취약한 타부처의 조사통계(Survey)를 통계청이

대행하여 실시

ㅇ (접근성 제고)통계이용자가 손쉽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제공시스템을 구축

-국가통계통합DB,e-나라지표,통계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 독일측 의견

ㅇ (실업률 관련)독일에서도 연방고용청 기준,지방정부 실업신고

기준,ILO기준 등 실업률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ILO기준이 필요하나,실업정책을 위해서는

연방고용청 또는 지방정부 실업신고 기준이 적합

ㅇ (지방정부 평가지표 관련)독일에서도 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공감

-일부 언론사(Stern지)는 지자체 평가 기사를 보도하기도 함(붙임3)

-독일 연방통계청은 우리의 GIS시스템처럼 지방정부별로 세부

통계지표를 서비스하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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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회통계발전계획

□ 한국의 사회통계 및 사회상

ㅇ (사회통계)사회분야 통계는 360종(‘08.6월)으로 국가통계의 34%

◇ 우리나라의 사회상

ㅇ (강점)고등교육 진학률은 높아 인적 자원의 질이 뛰어나고 IT

산업 발전으로 인터넷 사용률은 세계적인 수준

ㅇ (문제점)출생률 및 총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노년부양비는

증가하고 있어 경제 역동성 저하 우려

□ 사회통계발전계획

ㅇ (의의)사회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

등 13개 부처 합동으로 사회통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

-‘11년까지 91종의 신규통계를 개발하고 82종의 통계를 개선

ㅇ (소득분배지수 개선)지니계수 작성기준을 2인 이상 가구,총소득

에서 1인 이상 가구,가처분소득으로 변경

ㅇ (고용보조 지표 확충)공식실업률 지표 이외에 다양한 보조지표를

확충하여 고용정책에 활용

ㅇ (행복지수 개발)GDP등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외에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행복지수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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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군구별 GRDP)16개 시도별로 작성되는 GRDP통계를 230

개 시군구별로 세분화

ㅇ (특성집단별 통계)청소년,비정규직 근로자,장애우,외국인 등에

대한 통계지표를 개발‧개선

□ 독일측 의견

ㅇ (행복지수 관련)독일도 경제‧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삶의 질’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주관적 지표인 행복지수 작성에는

신중한 접근 피력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Development

inGermany)을 주제로 28개 세부지표를 선정 (별첨)

ㅇ (시군구별 GRDP)230개 시군구별로 통계를 세분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역정책을 위해 바람직한 시도로 보이나

-세부지역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표본수 확대,통계응답

부담,예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ㅇ (외국인 통계)독일도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로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시행

-문화적 이질감,차별대우 등으로 민족 갈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통합정책을 위한 외국인 통계 작성에 공감

-UN유럽 통계기관장회의*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문제를 다룰 예정

*UN유럽통계기관장 회의(‘08.6.10~6.12)

:한국통계청에서는 박경애 인구동향과장,김철주 사무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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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국의 행정자료 활용

가.한국의 행정자료 활용

□ 통계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한계점

ㅇ (활용현황)통계청 통계 65종 중에서 현재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통계는 16종이며,그 중 5종은 일부 항목을 대체 중

ㅇ (한계점)항목대체 목적의 활용도가 낮아서 실제 예산이나 응답

부담 경감 등 계량적 효과는 미미

□ 행정자료 활용 확대 노력

ㅇ (법적근거 마련)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계법 제24조에 신설

ㅇ (활용가능성 조사)‘08.2월 통계청 통계를 대상으로 행정자료

활용가능성을 조사

-65종 중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15종이며,이 중

7종 통계는 일부항목을 대체 가능

ㅇ (계량적 접근)행정자료 활용시의 예산 및 응답부담 경감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행정자료 활용 필요성 제기

ㅇ (비밀보호조치)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이나 기업의 비밀보호를

위해 비밀보호 규정 제정,보안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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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독일의 행정자료 활용

□ 행정자료 활용 배경 및 경과

ㅇ (활용배경)예산 및 응답부담 경감,조사환경 악화 등으로 행정

자료 활용을 추진

ㅇ (추진경과)‘98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률

(붙임4)마련하고,인구센서스 및 기업대상 통계에 활용

□ 활용 사례

ㅇ (인구센서스)‘87년 최종적으로 조사방식의 인구총조사를 시행

하고,이후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로 전환

ㅇ (기업대상 통계)과세자료,고용자료,상공회의소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체명부 작성 및 통계 작성에 활용

-사업체명부 작성에 과세자료,고용자료,상공회의소자료 등을 활용

-월별 거래액 및 고용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업,무역업 등에 관한

단기 통계를 작성

□ 활용상 특징

ㅇ (One-way방식)통계청에서 일방적으로 국세청,연방고용청의

자료를 입수‧활용하며,통계청의 통계자료는 외부 제공금지

ㅇ (활용비중)행정자료의 정확성 등에 따라 행정자료 활용비중을 조정

※ 수공업통계는 행정자료로만 작성하지만,소매업통계는 여전히 조사

방식을 따르며,운수업통계는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를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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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문제점

ㅇ (행정자료의 품질)일부 행정자료는 결측치가 있거나 과소‧

과대 응답의 가능성이 있음

ㅇ (작성기준 차이)과세자료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하나,통계조사에

필요한 사업체 단위 자료가 없을 수 있음

-기관마다 사업체에 부여하는 ID가 달라 행정자료 통합에 어려움

ㅇ (작성대상 차이)부가세 자료를 활용시 부가세 면세자의 행정

자료는 확보 불가

□ 향후 계획

ㅇ (통합메타DB구축)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통합하여 메타DB를

구축하고 통계작성 全과정에서 활용

<인구센서스의 통합메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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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체ID 통합)사업체 모집단ID와 과세ID 등을 통합하여

단일의 사업체ID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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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 관련 사항

□ 기후변화 관련 의제

ㅇ (한국측)세계적인 이슈인 지구온난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토론할 필요

ㅇ (독일측)시기적절한 주제로 보이며,독일에서도 전정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09년 제3차 OECD회의에 독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 독일 연방통계청장 Mr.WalterRadermacher는 현재 UN환경‧경제

위원회(Environmentandeconomiccommittee)위원장임

□ 대화형 웹사이트 (Web2.0)관련 의제

ㅇ (한국측)온라인 대화형 웹사이트 (Web2.0)구축이 향후 사회

발전측정을 위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의제로 선정할 필요

ㅇ (독일측)사회발전문제와 IT기술을 연결하는 좋은 주제로 보임

□ 포럼전시회 참가

ㅇ (한국측)포럼전시회에 독일 연방통계청이 참여해주기 바람

ㅇ (독일측)통계청장 교체로 인해 차기 통계청장이 결정할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참가를 고려해 보겠음

5. 제13차 한국-독일 양자협력회의 안건

□ ‘한국-독일의 사회지표 비교’를 제13차 회의 안건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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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독일 연방통계청 조직도 (9국 3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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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세부 과제

1.통계품질향상

(Weproduce

qualityproducts)

① 정치적 중립성

② 신규 통계작성의 적시성

③ 통계의 정확성

④ 통계작성 방법 및 개념의 일관성

⑤ 국내 및 국제 자료와의 비교가능성

⑥ 통계에 대한 접근성

⑦ 통계작성과정의 투명성

⑧ 품질강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

2.효율성 강화

(Wework

efficiently)

① 국내외적으로 공인받은 개념 및 기술적 표준 사용

② 최신 정보기술에 기반한 통계작성 및 서비스

③ 공식통계의 응답부담 경감

④ 온라인 조사를 광범위하게 사용

⑤ 1차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

⑥ 유사 업무 통합 및 절차 표준화

⑦ 성과지표 및 감사를 절차 점검에 활용

⑧ 행정관리 및 절차통제로 비용절감 유도

3.구조적 개혁

(Weaddress

structuralreforms)

① 통계공표 절차의 공정성 강화

② 고객 의견을 통계 및 업무계획에 반영

③ 비밀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자료 활용

④ 다양한 자료원을 통계시스템에 통합

⑤ 주(州)통계청과 함께 연방통계제도 현대화

⑥ 방법론 및 분석기법 강화

< 붙임-2 > 독일 연방통계청의 전략계획(FIT 2012)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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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세부 과제

4.대외협력강화

(Weareastrong

partner)

①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정보제공자로서의 통계청

② 공식 통계제도의 관계자에 대한 신뢰 유지

③ 과학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

④ 유럽통계시스템구축의 핵심적인 역할

⑤ 유럽통계시스템에서 선도적인 통계기관의 위상

⑥ 유럽통계지침(EuropeanStatisticsCodeofPractice)준수

⑦ 국제통계시스템 발전의 중요한 역할 수행

5.Fit2012

(Weareprepared

for2012)

◇ 대상:전체

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② 변화 및 발전 프로세스 구축시 적극적 참여

③ 변화에 대한 유연성

④ 의사소통 및 협력 강화

◇ 대상:간부

⑤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리더십 발전 노력

⑥ 변화단계에서의 소속 직원 지원 및 동기부여

◇ 대상:통계청장

⑦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

⑧ 국내외 요구수준에 따른 소속직원의 수 및 질적

수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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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미래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① 프라이부르크

독일의 전망에 관한 대규모 정치사회분야 여론 조사는 다음을 입증한다.

독일 전체가 잘 굴러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50만 명 이상의 독일국민들이

독일의 전망을 위해 같이 힘썼고 차별화된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옛 도시를 향하여 서부지역 프라이부르크(Freiburgs)

부근을 운전해 본 사람은,안테나,위성접시,태양광집열판으로 치장된 특이

한 지붕구조의 사무실 건물들을 보며 의아해한다.창문 뒤로는 흰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닌다.그리고 회사 로고가 깜빡이는 곳에는 협회와 대

학의 이름이 뚜렷하게 표시되어있다.프라이부르크는 산업 도시가 아닌 학문

의 도시인 것이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다섯 곳의 프라운 호퍼 연구소와 두 곳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11개의 전공학과와 2만 4천명의 학생들이 있는 대학교와 세계적 수

준을 자랑하는 대학병원을 찾아 볼 수 있다.그 외에 생명공학 연구회사의

창립센터가 생겨나고 있다.이곳에서 독일은 이미 미래에 와있는 것이다.이

에 반해 프라이부르크의 중심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옛

도시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즉,역사적 도시 중심지나 그림같이 멋있는 골

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돌이 깔려진 ‘개천’은 거리들을 경유하여 슈

바르츠발트 상류에서 드라이잠 하천 하류로 유유히 흘러간다.

프라이부르크의 목가적인 전원생활과 하이 테크놀로지가 융화된 도시환경이

푸라이부르크 주민들을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만든다. 독일의 전망에 관

한 대규모 정치사회분야 온라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국민

들이 독일의 전망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답하였으며,특히 앞으로 5년에서 10

년 동안 슈바르츠발트 지역이 가장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프라이부

르크와 남부 오버라인 지역은 독일의 성공한 지역 사례로 꼽힌다.

< 붙임-3 > 지방정부 평가지표 관련 독일 슈테른(Stern)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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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녹색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의미이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향후 5년-10년 동안  

양질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주지역의 미래성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응답자는 1등급(매우 그렇다)-6등급(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하였

다.

프라이부르크 주민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의지하고 그 곳에서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이는 독일에서 더 이상 자명한 현상만은 아니다.오늘날 이미 많은

도시와 지역 공동체들이 주민들을 떠나보냈다.따라서 독일의 전망에 관한

네 번째 설문조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역의 미래 가능성이었다.긍정적

인 발전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인가?어느 지역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장차 가장 성공적인 독일 사람들은 어디에 살 것인가?무엇보다도

어떤 요인이 각각의 지역을 승자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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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백분율에 따라 진녹색(최상의 평가)-진적색(최하의 

평가)으로 구분하였다. 즉, 녹색이 진할수록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높은 것

이며 적색이 진할수록 전망치가 낮은 것이다. 

※ 州 위의 숫자는 순위를 의미

백만 명 이상의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독일의 밝은 전망을 이끌 기업으로서

맥킨지 컨설팅사,ZDF방송사,AOL온라인 포털을 꼽았다.설문조사를 통

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은 어떠한지를 매우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며,그만큼 자신들의 지역이나 주거도시의 미래성에

관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결과가 나왔다.

미래성을 점치는 데 있어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서는 매력적인 일자리 공급,

높은 자유가치,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 및 탁아시설 제공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능력 있는 행정,과학기술과 하이 테크놀로지를 갖춘 입지

조건과 안전감은 국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지역의 미래성 전망에 대해 선두그룹에 포함되고자 하는 지역은 전체분야에

서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해야 하며,특별한 강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이

러한 강점으로부터 미래성을 위한 성공 레시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뮌헨,라이프치히,뤼네부르크,남부오버라인과 프라이부르크 지역 네개 도시

등이 그 후보에 포함될 수 있다.프라이부르크가 자랑할 만한 특별한 강점은

경제와 과학의 네트워크이다.“우리는 연구 분야의 메이저리그에서 뛴다.”고

요아힘 루터 씨는 말한다.루터 씨는 도시내 가장 큰 연구기관 중 하나인

420명의 연구원이 속한 태양에너지 시스템개발 프라운호퍼 연구소 (ISE)를

이끌고 있다.여기서는 효율적인 태양열 모듈과 새로운 형태의 연료전지를

연구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항상 연구를 산업화하는 것에 있다.”고 루터 소

장은 밝힌다.따라서 태양열 기술로 무장된 신축건물의 지하에서 완벽한 태

양 전지가 제조된다.“당장 전력공급이 멈추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산품을

최적화할 수 있다”. 최근 이 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근로자수가 연간 약

10% 증가하는 몇 개의 태양열회사들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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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또한 밤에도 다양한 전문분야의 연

구자들이 구 도심의 술집에서 만나 서로 와인 잔을 기울이며 까다로운 문제

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곤 한다.“이러한 것은 학문 기지에서만 가능한 일이

다.”라고 루터 ISE연구소 소장은 피력한다.

프라이부르크는 전후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가난한 도시 중 하나로서 오늘날

에도 모든 연구를 장려할 만한 돈은 거의 없다.그럼에도 학문은 가장 우선

시 된다.“빠른 허가절차,연구소 부지 우선 배정,연구소와 시청간의 긴밀한

교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는 적극 협력한다.”라고 프라이부르크 경제장

려담당 베른트 달만은 말한다.“우리는 학문과 관련된 일자리를 원한다.우

리는 규모가 큰 산업의 이주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바덴 뷔르템부르크(BW)주에서 2월 실직률이 8% 이하라는 것은 성공적인

것이다.

② 뮌헨

뮌헨(München)도 실업자 문제가 조금 있다.3월에 7.6%에 달했다.“뮌헨

은 다양한 사람들과 산업들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크리스티안 우데

시장(사민당)이 설명한다.“미디어,관광,보험,수공업,이러한 것은 안정성

을 보장한다.가까운 거리에 있는 알프스에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뮌헨사람들의 8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우데 시장(사민당)은 “나에

게 뮌헨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솔직하게 밝힌다.

훌륭한 인프라구조와 문화적 유산은 많은 우수인력에게 매력적이다.뮌헨사

람들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 우데 뮌헨시장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비록 전체 독일 도시중 전일제 학교,탁아시설,유치원 분야에서 가

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데 시장의 업무 능력은 좋게 평가된다.

“우리가 연방 주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비록 낙후되어있다 하더라도 바이에

른 주 내에서는 일등입니다.”라고 우데 시장은 설명한다.뮌헨은 대부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출산 과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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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라이프치히

뮌헨과 달리 라이프치히(Leipzig)는 좀 더 낙후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동독 대도시 주민들의 낙천주의는 우리를 놀라게 한다.“미래성”을 평가

하는 세부항목에서 24위를 차지했다.라이프치히는 20세기 초반 대도시중에

서 4등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부강한 도시중 하나였고 쾰른이나 프랑크푸르

트와 같은 서독 대도시들도 제쳤다.“만족”이란 테마에서도 라이프치히는 상

위에 올랐다.라이프치히는 동독의 등대인가?

“우리는 등대는 아닙니다.우리는 독일 전 지역을 끄는 전차입니다.”라고 볼

프강 티펜제 라이프치히 시장(사민당)은 말한다.그는 최근 67.1%의 지지율

로 재선되었다.

티펜제 시장과 함께 라이프치히 거리를 걸어본 사람은 마치 대규모 건축공

사장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공기에서는 시멘트 맛이 나고,건설

기기 소음은 대화를 방해한다.티펜제 시장은 모든 건축 공사장을 알며 노동

자들 역시 그를 알아본다.그는 달리는 전차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티펜제

시장의 비호 속에 쿠벨레,포르쉐,베엠베 같은 대기업이 이곳으로 왔으며,

최근에는 수십억의 투자를 하며 우체국이 라이프치히로 왔다.이로서 수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④ 뤼네베르크

뤼네베르크(Lüneburg)역시 독일의 가장 막강하고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

지만,아주 오래전 이야기이다.중세 때 첫 한자동맹 상인들이 이 도시에서

채취한 소금으로 부자가 되었다.이러한 붐이 일단락되자 뤼네베르크는 점차

쇠락한 도시가 되어갔다.戰後에 북부독일의 소도시는 1,350개의 동상과 옛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심을 다시 찾았다.지방군,연방군,연방 국경보호대가

주로 거주하였다. 전환기를 계기로 이러한 특수경기 역시 끝이 났다.수천

명의 거주자가 이주해 나가고 대형산업이 없는 농촌 지역의 미래는 어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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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대답은?‘밝다’는 것이다.뤼네베르크는 독일의 전망에 관한 설문조

사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주민들의 시각에서도 동의되는 성공방식은 삶의 질이다.많은 자원이 확보된

동독과의 희망없는 전투에 값비싼 경제지원을 하기보다는 뤼네베르크는 문

화와 교육에 힘을 쏟는다.

그래서 7만명이 거주하는 이 작은 도시는 3개 분야의 독일 공연을 개최한다.

즉,천만 유로 예산은 정기적으로 영화,발레 그리고 년간 2회의 오페라 공

연을 가능하게 한다.6개의 박물관,도시 축제와 고전적으로 고쳐진 오래된

도시가 있다.최근 백 만 유로를 들여 만 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지어졌

던 종합대학교에 병영지에 있던 단과대학이 이전하였다.유치원 수가 전환기

이후로 거의 세 배가 늘어났다.

문화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성과가 있었다.뤼네베르크가 설문조사에서만 좋

은 결과를 나타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발로 뛴 보람이 밝은 미래를 보장

한다.1984년부터 2004년까지 뤼네베르크시와 구역의 거주자 수는 12만 3천

명에서 17만 3천명으로 증가했다.약 40%의 증가률이다.이주를 인한 인구

감소는 이로서 충분히 보상되었다.조세수입 역시 증가되어 울리히 맥데 (사

민당)시장은 작년에 막대한 문화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예산잉여금이 있었다

고 말하였다. 그는 이것이 전환점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증가하는 학생 수로

인하여 향후 4년 동안 약 4천 5백만 유로를 학교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JanBorisWintzenburg(얀 보리스 빈첸부르크)

19/2005권 슈테른紙 기사

(http://www.stern.de/politik/perspektivedeutschland/:Perspektive-Deutschland-Wo-Deutschland

-Zukunft/539979.html?nv=ct_cb&eid=50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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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삶의 질’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결과(117개 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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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실업에 대한 근심’온라인 설문조사결과(117개 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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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청년층의 자립성 의지’온라인 설문조사결과(117개 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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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4 > 통계 등록법

2007. 2. 12                                        통계 등록법 39a

통계 등록의 구축과 집행에 관한 법률 후속 인쇄

1998.6.16일자 통계 등록법

※ 원문(별첨)

연방 통계청,비스바덴 2007;다운로드,개인적인 용도와 직무상 목적으로 하는

복제와 배포는 출처가 표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상업적 활용은 불허.

통계 등록법 39a



- 32 -

발췌 인쇄본:

통계 용도로 사용되는 기업체 등록 구축의 협회내부 조율에 관한 1993년 7월 22

일자 위원회의 조례 집행에 관한 법 (EWG)2186/93번

1998년 6월 16일자

(BGBl.lS.1300,2903)

연방 주 의회는 참의원의 동의로 이하의 법안을 결의했다.:

1항

통계 등록의 구축과 집행에 관한 법

(통계 등록법-StatRegG)

1장

(1)2장-6장까지 상이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2장-6장까지 언급된 경우는 그 때

그 때마다 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 관할 구역에 전달한다.

1문에 따른 전달 시 기술적 연루에 관한 조치는 참여하는 경우에 의해 일치

되어 확정된다.

(2)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은 1단락에 의거하여 통계 등록의 구축과

집행을 위하여 손에 넣을 수 있는 출처의 납입금을 활용할 수 있다.

(3)연방 통계법의 16장은 1단락에 따라 전달된 대인,대물 관계에 관한 개별 납

입금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유효하다.

2장

(1)1995년 12월 18일자 법 24항을 통하여 변경된 1995년 10월 11일자 납세

통계에 관한 법 (BGBl.IS.1250)2장 1-3단락과 5장 1-3단락에 의거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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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재무청은 그 때 그 때마다 유효한 초안에서 중재하는 한,통계 등

록 용도로 판매세 의무자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납입금이 활용될 수

있다.:

1.납세 의무의 기간

2.법 형식

3.개별경제분야

4.기구체의 일원

5.수입 매출과 무관한 납세 가능한 매출과 협회내부의 제조업

6.조세번호,조세번호 변경의 경우

7.최소행정구역 기준

1문에 의거한 데이터 전달의 범위 안에서 재무청은 통계 등록의 용도로 판매세

의무자들의 이하의 지시사항을 추가적으로 전달한다.

1.상호나 회사

2.주소

3.판매세 일치번호

0)1998년 6월 24일자 유효

1)2002년 6월 26일자 법안 3항 1단락을 통해 변경 (BGBl.IS.2867)

2)2003년 12월 23일자 법안 38항을 통해 변경 (BGBl.IS.2848)

3)2005년 6월 9일자 법안 1항을 통해 변경 (BGBl.IS.1534)

4)2005년 9월 22일자 법안 4항 13단락을 통해 변경 (BGBl.IS.2809)

5)2006년 11월 10일자 법안 12항 1단락을 통해 변경 (BGBl.IS.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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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제조업 수입

2.자영업 수입

3.1단락 1문 1번-4번,6번,7번에 의거한 납입금

1.상호나 회사

2.주소

(3)

2a장

연방 조세중앙청은 판매세법 2장 2단락 2번에 의거하여 기구협회와 기구

운영자를 위해 연방 통계청에 이하의 납입금을 전달한다.

1.이제까지의 납세번호 변경 시에,재무청 번호를 포함한 납세번호

2.판매세 일치번호

3.상호나 회사,주소

4.법 형식

5.기구협회와 기구 운영자로서의 특징

6.기구협회의 경우 추가적으로 납세번호,기구 운영자의 판매세 일치번호와

기구체 가입의 시작과 끝을 위한 납입금

연방 통계청은 연방 주 통계청 관할 부서에 납입금을 전달한다.

3장

(1)연방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기업에 아래와 같은 납입금을 전달한다.

1.상호나 명칭,주소,최소행정구역 기준

2.개별경제분야

3.사회보장의무가 있는 근로자 수

4.전달된 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신원일치기호 (기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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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은 연방 노동청 통계 용도를 제외하고 방수된

영역에서 통계등록에 등재되어있는 1단락 2번과 4번에 대한 납입금을 매해

관여된 직무를 통해 확정된 수취일에 그 때 그 때마다 전달한다.

통계등록에 등재되어있는 개별경제분야에 대한 납입금이 연방노동청에 의해

전달된 1단락 2번에 대한 납입금과 다른 경우에 그렇다.

상호나 명칭,최소행정구역 기준을 포함한 주소에 관한 납입금이 연방노동청에

의해 전달된 납입금이 1단락 1번과 다른 경우에는,차이점을 입증하는 기호가

1단락 4번에 대한 납입금과 함께 같이 전달된다.

4장

상공업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의 현행 규정에 관한 법 2장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협의회 담당자에 전달한다.:

1.상호나 회사,최소행정구역 기준을 포함한 주소

2.경제적 주요 활동과 부수 활동 (개별경제분야)

3.제조업 등록에 등록된 활동 시작 날짜에 의거한 경제적 주요 활동 개시 시점

4.경영 활동 최종 과제 시점

5.본점이나 지점의 경우에 상거래 등록이나 조합등록에 등재된 장소와 번호

6.최종적으로 인도된 기호가 변경된 경우에 신원확인기호 (회의소와 신원확인번호)

7.추가적으로 본점의 경우:법 형식,재무청 번호와 납세번호

8.추가적으로 지점,사업장과 판매처의 경우:1번-6번,법 형식 (7번)과 다른

회의소의 일원에 관한 본점의 납입금,

4a장

(1)지역 법무 행정은 전자 상거래 등록,조합 등록,파트너쉽 등록에 관해 상법전

8b장 (3단락 2문*)에 의거하여 기업 등록에 전달하는 등재된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달한다.

(2)매 해 요구하는 경우에 1장 1단락 1문과 다른 1단락에 의거한 전달이 따른다.

*)상법전 8b단락 이러한 문건의 24-25쪽 참고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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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수공업회의소는 해당지역 회의소에 이하의 납입금을 전달한다:

1.상호나 회사,주소

2.법 형식

3.수공업자 명부나 허용이 자유로운 수공업이나 수공업과 유사한 기업 소유자

명부에 등록된 등재 시점

4.수공업 규정 1장에 의거한 수공업체 용도 :7장에 의거한 등재 원인과 수공업

규정의 119

5.수공업자 명부나 허용이 자유로운 수공업이나 수공업과 유사한 기업 소유자

명부에 등록된 등재 삭제 시점

6.수공업자 명부 1장과 18장 2단락 1문에 의거한 수공업체 용도:영업 중인 수

공업장 관련 또는 몇 몇 수공업장 실시:수공업자 명부 18장 2단락 2문에 의

거한 수공업장과 유사한 기업을 위한 용도:영업 중인 수공업장과 유사한 기

업 관련 또는 몇 몇 수공업장과 유사한 기업 실시

7.재무청 번호와 납세번호

8.최종적으로 인도된 기호가 변경된 경우에 신원확인기호 (회의소와 신원확인번호)

6장

통계등록의 구축과 집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직업연맹과 4장과 5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의소는 해당 구성원과 단위가 1장 1단락 1문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하의 납입금을 일회적으로 또는 몇 년을 간격으로 전달한다.

1.상호나 회사,최소행정구역 기준을 포함한 주소

2.법 형식

3.활동 종류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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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은 2장 1단락 1문 6번,2문 3번,3장 1단락 4번,

4장 6번,5장 8번에 의거하여,통계 등록 구축과 집행의 용도로 이름,주소,법

형식,기호와 관련된 납입금을 징수한다.

일관성이 있는 개별경제분야나 일관성 간의 맥락이 명백히 단언될 수 없는 경우

에는,개별경제분야 시스템 상의 등재와 일관성 간의 맥락과 관련된 납입금은

징수될 수 있다.징수가 일관성 있게 통계 등록에 수용되는 경우에,정보고지의

의무가 따른다.소유주나 사장은 정보고지의 의무가 있다.

8장

(1)경제나 환경 통계를 배열하는 연방 주 법 규정이 통계 등록 상에 상응하는

징수 지표를 규정하는 경우에,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은 이러한 지표와

관련된 납입금을 전달할 수 있고 징수를 예측할 수 있다.

(2)통계 등록에 등재된 데이터들은 연방통계법 13a장 기준에 의거하여 다른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다.

9장

연방 주 통계청과 지역 통계청은 장소적인 단위 (기업,사업장)를 위한 이하

지표와 관련된 통계 등록 출처의 납입금을 통계 업무 관할인 연방통계법 16장 5

단락 2문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소행정구역이나 협회의 관할 구역에 전달

한다.

1.경제적 주직과 부직 (개별경제분야)

2.총 근로자수와 사회보장의무가 있는 근로자 수

3.최소행정구역 기준,거리와 번지 수

1문 3번에 의거한 거리,번지 수에 관한 언급은 작은 공간 단위로 분류하는 것

과 관련된 장소 단위의 등재에만 활용될 수 있다.

발췌 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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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16일 법안에 관한 근거

(BT인쇄물 1998년 1월 22일 13/9696번)

A.개론

I.

EU 회원국은 통계 활용 목적으로 (ABl.EG Nr.L196S.1)-VO 2186/93번

기업 등록 구축의 공동체 내부 조정에 관한 1993년 6월 22일자 위원회의 법령

(EWG)2186/93번에 의거하여 통계 활용 목적의 기업 등록을 구축하고 집행 할

의무가 있다.원칙적으로 경제 활동에 책임감 있는 모든 법적 단위와 경제 활동에

달린 장소 단위는 법적 구속력이 미치도록 GDP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은 통계 등록에 등재되어있다.

계획,준비,통계 징수 집행의 경우와 결과의 보급,평가의 경우에 통계 등록은

중요한 수단이다.이것을 활용함으로서 침해될 수 있는 합리화 효과가 추구될

수 있다.합리화 효과는 특별히 정보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하고,표본

테스트와 관련된 일관성을 정기적으로 로테이션 시켜 줌으로서 정보고지 의무자

에게 동일하게 분배되도록 기여한다.

통계 등록은 예를 들어 생산업의 작은 기업의 경우,통계법에 의거하여 매출과

근로자 수가 파악되는 징수를 대체할 수 있다.기능적이고 완벽한 통계 등록의

경우에 또한 8-10년 간격으로 경제의 구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셈을

포기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통계 등록에 등재된 정보 외의 납입금이 징수되어

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

동시에 통계 등록은 일반적으로 통계청의 데이터상황을 개선한다.통계 등록은

경제 구조의 분석,기업 규모에 관한 연구,개별적인 개별경제분야의 횡,종단면

비교,경제 구조변화의 조사와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평가하게 한다.

등록 납입금은 통계 비밀유지를 토대로 한다.단일 납입금은 단지 통계 용도

로만 활용가능하다.등록 납입금은 통계청에 대표적인 표본 테스트를 하는 선별

근거로서 기여한다.통계 징수 집행 시에 징수 단위 수신처에 관한 등록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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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주소쓰기와 발송을 조절한다.이러한 등록은 입금통제를 하용하고 애매

모호한 재 질문을 간단하게 해준다.통계 등록은 보급 시에 근본 총체성의 표본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예상 최종 득표수에 대한 틀을 마련해준다.이 외에도 통계

등록은 통계 결과의 연결 관계와 이중질문의 예방과 관련하여 등록된 신원확인

번호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통계 등록 상의 구축과 집행을 위해 비용과 부담 또한 수익,부담

경감,절약에 직면해 있다.수익 비용관계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맞추기 위해

서는 통계 등록 상의 적용과 육성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해답이 필요하다.

-데이터 처리의 지속적인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약 400만개에 달하는 단일

자료문은 파악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실현가능해야한다.

-존재하는 데이터출처와 상태를 산출한다.

-등록에 등재되는 일관성에 가능한 한 덜 부담을 지운다.

-개인정보보호법 원칙과 협의 가능해야한다.7

이러한 기본생각에는 법령 2186/93번 산출이 포함되어있다.통계 등록 구축과

집행의 경우에 이러한 산출은 통계 징수와 총체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출처원

납입금의 활용과 현행 행정,사법 데이터 출처 정보의 인수를 예측한다.(법령

2186/93번 5항 1단락과 7항)

등록을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을 만큼,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통계 징수의 단일

납입금이 충분하지 않다.생산업에 있는 현행 카드식 색인은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카드식 색인과 이러한 징수로 인해 기업을 위한 약

200만개의 단일데이터문의 주요구성요소를 충족시킨다.등록 납입금의 이러한

존속은 재 책정,현실화,정리를 필요로 한다.

재 책정은 통계 등록 상의 새로운 공지,변경과 퇴거를 포괄한다.제조업 청에

의해 1996년부터 정돈된 제조업 공고란에 게시된 통계의 틀 안에서,제조업 분야

통계청은 정보를 포함한다.통계 등록에 기본존속과 관련된 이러한 변경 등록의

등재는 이름,주소,법 형식 등의 조정을 통해 뒤 따라 발생한다.이러한 절차는

비용이 들며 특히나 수신처와 법 형식 변경,융합,분리와 퇴거의 경우 자주 귀

속 문제와 의혹의 경우를 유발한다.따라서 통계 등록 상 기본 잔고의 재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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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계선에서만 성공적이다.장차 재 책정은 통계청의 긴장된 인사상태와 재정

상태로 인해 침해받는다.

법령 2186/93번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연간 통계 징수,전반적

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출처의 납입금과 행정 데이터의 납입금을 근거로 처리된

현행 등록 잔고의 실현을 위하여,통계청은 단독으로 이제까지 등록된 단위 중

일부 용도로 필요한 납입금을 제공하는 징수에 손을 댈 수 있었다.이에 대한

이유는 중단의 한계가 있는 이러한 징수가 표본 테스트로서 또는 단지 경제의

일부영역에서만 집행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기업 친화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 영역에서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등록 잔고 정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징수는 납입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따라서 통계 등록의 실현과 완벽성을 위해 특히나 남아있는

행정 데이터가 파악되어야한다.남아있는 행정 데이터 출처의 단일 납입금 활용은

통계청에게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접근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령 2186/93번은 여기서 국법의 용량표시를 참조하도록 지시한다.통계법률

규정과 행정 데이터에 의해 집행과 활용이 규정되는 독일 법과 법령에는 이제까지

통계 등록의 목적과 내용을 위한 단일납입금의 전달을 예상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으로 하여금 행정 데이터에서 나온 법령

2186/93번에 언급된 정보를 통계 등록에 등재된 채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 규정과 관련된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연방 주 차원에서 동일하고 부처를

넘나드는 식별번호의 도입은 현 시점에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게다가

입법안의 급박함도 있다.법령 2186/93번은 첨부 1에서 통계 등록 구축을 위한

기한을 예측한다.이후에 기업은 이미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또한 장소적 단위

(사업장)는 통계 등록 이후 1년 후에 등재가능하다.생산업과 농업 분야 이 외의

연방통계가 이제껏 포괄적인 통계 등록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법령 8항

2186/93번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일찍 이 기한의 연장이 청구되었다.위원회는

이러한 연장제안에 상응하였고 독일 연방공화국은 단계적으로 통계 등록의 구축

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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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31일자로 독일 통계 등록을 위한 구축기한은 끝난다.통계청의

이러한 구축기간과 필요한 준비작업으로 인해 입법안은 급박하며 현행 입법기간

내에 체결되어야한다.다른 경우에는 기한이 엄수될 수 없으며 이는 독일 연방

공화국이 유럽 대 법원에서 계약위반재판에 서도록 위협한다.

II.

현행 법안은 1항에서 (통계 등록법)데이터로부터 나온 정보를 통계등록 구축과

장려를 위해 연방 주 통계청,연방 통계청에 전달하는 것을 예측한다.상용데이터가

통계등록에서 요구하는 납입금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최적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중 기입은 예방되고,언급된 데이터 중에서 다른 출처가 없는 통계

등록의 용도로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되어야한다.

-재정행정 (2장)

-연방 노동청 (3장)

-상공회의소 (4장)

-수공업 회의소 (5장)

이러한 원리는 통계등록의 용도로 필요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납입금이 데이터

주도적인 관할과 분리될 수 없는 경우와 다른 출처를 지닌 데이터의 비용과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만 중단된다.제조업 공고란에 게재된 납입금은 통계청

뿐 아니라 (제조업 법규 14장 8a단락),제조업 법규 14장 5단락에 의거하여

상공회의소,수공업 회의소,연방노동청에,또한 지출법규 138장에 의거하여

재정행정에 사용된다.데이터상과 다른 출처의 데이터상의 데이터 납입금 분리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데이터 주도적이 관청이나 통계청에게 기대할 수 없다.

통계등록의 구축과 집행을 위하여 특별히 이하의 정보가 법령 첨부 2

2186/93에 의거하여 필요하며 전달된다.:

-경제 단위의 분명한 신원확인과 관련된 납입금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상의 납입금

-경제 활동의 개시 내지는 중지 시점에 대한 납입금

-경제 단위의 규모에 관한 정보 (근로자 수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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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경제 활동 내지는 신원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통계 등록을 위한

데이터 출처로서 데이터 적합성을 위하여 중요한 전제조건이다.이와는 달리 예를

들어 기업규모에 대한 사항은 모든 데이터를 통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수 편에서 근거를 찾아보겠다.

신원확인 지표로는 이하의 내용이 활용된다.

-이름,상호나 기호

-법 형식

-주소

-상용 데이터 일치확인에 관한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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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일한 경제 단위 신원확인번호가 없기 때문에 상용데이터의 단일 데이

터문들은 통계 등록 상 근본적으로 이름이나 회사,법 형태와 주소로만 단일 시

킬 수 있었다.이러한 방책으로만 통계청의 첫 조사 이후에 부분적으로만 성공

에 도달한다.예를 들어 상이한 정서법과 상용데이터 실현을 근거로 주소와 기

업의 법 형식을 일치시킬 수 없는 많은 의혹의 경우가 있다.이 경우에는 기업

에 재문의 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좋지 않게 남아있다.

경제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만 제한되어야 한다.개별적인 기업으

로 하여금 상용데이터로 등록 양식에 등록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한

다.기업은 자사의 번호로 연방 노동청과 상공 회의소 멤버 번호와 특정한 경우

에는 자신의 수공업자 회의소 번호의 기업 데이터에서 자사의 번호인 세금번호

를 등록하고 등록양식을 통계청에 다시 보낸다.이 등록양식은 기계가 읽을 수

있게 되어있다.상용데이터의 등록된 일치 번호는 통계 분야에서 단일데이터를

분명히 부가시킨다.통계등록 상 상용데이터의 “일치에 관한 기호”라는 기호의

수용은 상용데이터와 단일데이터의 결합과정만을 간소화하는 것은 아니다.기호

가 한 번 통계 등록에 등재되면 부가 비용이 줄어든다.단지 새로운 가입자는

이름,법 형식,주소에 의해 결합되어야 한다.실질적인 일치 기호 외에도 이러

한 번호의 변경에 있어 상용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이끄는 입지에 의해 각각 최종

으로 전달된 기호는 통계청에 전달되어야한다.통계 등록 시에 상용데이터에 의

해 전달된 각각의 기업을 위해 단지 실질적인 기호만이 도입된다.

개별경제분야 시스템상의 부가내용은 기업의 경제 활동에 관한 그림을 중재하

는 모든 지시에 소용이 있다.(예:경제 활동,수공업)올바른 개별경제분야 시스

템에 부가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어떠한 통계 징수에 기업이 포함되어야 하

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게다가 개별경제분야는 기업의 규모 외에 가장 중요

한 계층 지표를 제시하고 또한 분석 목적과 구조 연구에 필요하다.

통계청 등록 법은 게다가 6장에서 직업연맹을 통한 수신처 전달을 규정하고,

4장과 5장에서 언급된 협의회를 통해서는 아니다.통계청이 상용데이터 지시를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로 부가할 수 있는 한,7장에서 일치와 개별경제분야 시스

템상의 부가내용에 관한 통계 징수는 통계 등록 단위별로 배열된다.그 외에도

통계 등록 상 지시와 관련된 특정 활용 가능성에 관한 8장의 규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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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용

1.공공예산의 비용

연방 주 통계청에 의해 규정된 연방통계청의 비용 산정에 의하면 법안을 통해

이하의 비용이 든다.(1997기준)

1.1연방통계청에 의하면 구상 작업을 통계 등록 법 상 실효시키는 것에 이하의

비용이 든다.

DM 비용
대인비용 대물비용 총계
4725231 263261 4961492

4년으로 배분 (1998-2001)

1.2연방 주 통계청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a)통계 등록 법에 의거한 행정 데이터의 단일 작업 비용 (자료 재 전달과 같

은 조합모델에 의거한 설문조사 포함)

DM 비용
대인비용 대물비용 총계
25729200 17301500 43030700

b)이하 기간 동안의 통계 등록 법에 의거한 행정 데이터의 연간 작업 비용

(자료 재 전달과 같은 조합모델에 의거한 설문조사 포함)

DM 비용
대인비용 대물비용 총계
13262500 6266300 19528800

1.3연방통계청과 연방 주 통계청의 프로그래밍 비용은 4088000D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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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 비용

이전 법안에 의거한 통계 등록 구축과 집행에 관한 규정은 경제의 공조 (부

담)를 필요한 규모로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이러한 것은 통계청 자료를

위해 활용되는 것을 통해 달성되었다.게다가 통계 등록을 위해 통계청은 공동

자료원 출처의 자료 또한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상용 데이터 출처의 단일 데이터 문을 이름,주소,법 형식의 비교를

통해 부가시키는 것을 준수한다.일치 및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부가와 관련된

자료에 따른 단일안의 설문조사는 단지 이하의 경우에서만 필요하다.단일 데이

터 문이 의혹이 가시지 않고 완전히 부가될 수 없을 경우이다.

통계 등록 구축에 활용하는 통계청에 이미 약 2백만 단위 자료가 제출되어 있

다.연방노동청과 연방 주 재정 행정에 의하여 전달되는 단일 데이터 문은 3,4

백만의 규모에 달한다.그 외에도 상공업 회의소 통계청은 약 3백만 데이터문과

수공업회의소 70만 데이터문을 포함한다.이러한 데이터문은 3,4백만 단위를 포

함한 단위와 관련이 있다.집행된 조사에 따르면 단일 데이터문의 약 30%가 컴

퓨터에 의해 지지되는 조정을 통해 분명히 부가된다.

그로서 3백만 4백만에 달하는 통계 등록에 등재되는 단위의 총계에 의해 약 2

백1천-2백8천만 단위가 규정 상 단지 한 번 통계 등록 구축에 관한 공조가 요청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단일 중소기업 경영자,자유로운 직종이나 기구의 자영업자에게 생계 활동 없

이 가능한 적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금까지 이뤄진 꼭 필요한 설문조사는 밝힌

다.그때 그때마다 단위는 등록 양식서에 상용 데이터의 기호 번호를 등록하고

담당 통계청에 다 기입된 등록 양식서를 다시 반송하기 위해서 이미 인쇄된 주

소와 법 형식을 테스트 해보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평균 상 발생하는 시간 비용은 약 10분이다.

이와 관련된 비용과 반송 용도의 우편료는 단일 기업의 경우 평균 20DM을

넘을 수 없다.이러한 주요 자료의 경우 통계 등록 구축 시에 경제 공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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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천 2백만-5천 6백만의 경제 비용이 생긴다.

제 기능을 하는 통계 등록은 통계 상 징수에 의한 경제적 경감을 가능하게 하

는 중간 관점에서 이러한 비용의 평가를 참고해야 한다.일반적인 부분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통계 상 징수는 더 작은 임의 추출 시험과 정기적인 로테이션으

로 집행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생산 제조업의 작은 기업에게는 연간 징수를 면제

해 줄 수 있다.게다가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에 의한 조사를 포기하는 한,

통계 등록은 계산을 대체할 수 있다.현재 이러한 점이 정확히 추정하지 않더라

도,경제에 발생하는 경감현상은 장기적으로는 설문조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경제

부담이 통계 등록을 할 때 더 우세하다.

가격이 끼치는 영향

통계 등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도 이러한

비용이 규모로 인해 측정 불가능한 가격 수준,특히나 소비자 가격을 지닌다는

것을 근거로 해야 한다.

C.특수 영역

항목 1(통계 등록 법)

항목 1은 통계 등록 법을 독자적인 상용법으로서 실효화시킨다.

1장

(1)규정은 2-6장에서 언급된 경우에서 데이터의 전달에 대해 공동으로 효력 있는

지시사항을 포괄한다.원칙적으로 데이터의 수용은 연방 주 통계청의 담당

관할에 해당한다.

연방 통계청의 관할성은 예를 들어 징수되는 것이 중앙 통제차원에서 수용자

에게 전달하고자 집행되거나 혹은 데이터를 주도하는 경우에 중앙 통제의 수

용인에게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주어진다.



- 47 -

데이터는 청구하는 경우에 송달되어야 한다.그러나 근본적으로 송달이 연간

한번만 이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를 주도하는 경우는 비용 상환과 무관하게 데이터를 전달한다.

행정 비용 법에 의거하여 근본적으로 공무집행 또한 소송비용 지급의무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이러한 것은 분명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행정 비용 법의 8장 1단락은 단독으로 이러한 경우에 개인에게는 무료 혜택

이 확정되어 있다.이는 공무집행을 위한 요금이 무료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명부 열람 비용은 유료라는 말이다.법안으로 인해 통계청이 각 비

용과 명부 열람 비용의 지불을 면제시키는 반면에,이러한 측면에서 법안은

행정 비용 법 내에 있는 규정 이상의 것을 다룬다.

부가 징수나 작업 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송달은 이미 주어진 자료의 데이터,

즉 이미 상용데이터에 포함된 데이터에 제한된다.

송달 상 기술적으로 처리되어 합의된 확정과 관련된 규정은 노동 비용을 가

능한 한 최소화해야한다.데이터를 전달 할 때 데이터를 이끄는 경우가,가능

한 한 기계적으로 평가 가능한 데이터 전달 매체와 단일한 데이터 인도 문을

활용하는 것이 추구된다.그 외에도 데이터를 이끄는 경우는 제 3자를 통해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2)통계 용도의 설문 조사에 의해 기업이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동시에 또한

공통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 출처 역시 통계 등록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

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통계청이 데이터 출처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는 객관적이면서도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신뢰성 부분에서 연방 통계

청의 요구에 상응하는 한,데이터 출처로서 예를 들어 상업 등기,조합 등기,

파트너 쉽 등기,협회 등기,연방 정부의 관보,기업 매뉴얼,의회 회원 명단,

직업기구,전화번호부,사업보고가 고찰된다.

(3)이러한 규정은 연방 통계 법 16장에 의거하여 전달된 단일 자료의 비밀 유

지를 규정한다.데이터를 주도하는 경우들에 의해 전달되는 자료들은 조세



- 48 -

비밀,사회 복지 비밀 내지는 연방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토대가 되어있다.

연방 통계법의 16장에 따라 통계 비밀 유지의 경우,이러한 보호규정은 지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한다.경제 행정상의 이유로 여러 통계청들이

모든 단일자료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계 비밀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전달함으로서 중재된 자료를 위해 유효해야

한다.연방 통계법의 16장인 단일자료의 비밀유지를 참고로 해서 따라서

전달되는 단일자료에 관한 모든 이러한 법규에 의거하여 지시된다.

이러한 규정은 해명에 기여한다.

2장

2장은 재무행정 분야 데이터 출처의 지시에 의한 인도를 규정한다.

(1)판매세 납세 의무자들의 데이터가 통계 등록의 구축과 집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데이터 출처들 중 하나를 제시한다.데이터에는 자영업자이며 지속적

으로 수입의 성취를 하기 위해 생업 또는 직업적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이

기록되어 있다.판매세 사전 신청의 양도에 의무화된 기업인들이 관련되어

있다.이 말은 현행 법제에 의거하여 연간 예산으로 32500DM 이하의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인이 아니다.자회사는 특별히 입증된 것이 아니라,납세

의무자로 (조직계)모회사와 함께 고찰된다.

양도규정 137,138장 단락에 따라 납세 의무자 (자연인,법인)들의 재무관리는

경제활동의 개시와 최종 입장에 관한 포괄적인 신고를 포함한다.이러한

납입금으로 재무행정은 납세 의무의 지속기간 (시작과 끝)을 확정한다.이에

상응하는 납입금은 2186/93번에 의거하여 통계 등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등록현황의 실현과 관련되어 기업의 인구 통계학적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재무 행정의 기본 정보 업무에서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상의 부가가 고려되는

각 납세 의무자가 다섯 자리로 암호화된 개별경제분야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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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가는 모든 납세 통계 상 유효하다.1993년부터 개별경제분야 등급

에서 유래된 납세 통계 용도의 근본구조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유기성의 일원”이라는 특징은 납세 의무가 있는 예산과 관련된 보완적인 특

징 이다.이는 이하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일성을 위해 입증된 납세 의무가 있는 예산이 전 조직계와 관련

된 기구 담당 부서 (소위 모회사)의 경우.

-기구 담당 부서에서 입증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일성을 위해 납세 의무가

인도될 수 없는 기구 협회 (소위 자회사)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것은 법인체 조세법과 영업세법에 따라 기구체에 유효하다.

기구체의 일원에 관한 지시는 연방 재정청의 기구체 데이터가 추론되어야한다.

예산이 통계 징수 기구체의 단일 기업을 위해 마련되지 않는 한,징수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구체의 예산을 근로자 수로 기구체와 기구

협회를 더 자세히 분류되는 것이 시도되어야 한다.

기업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2186/93번은 근로자 수의 기입 외에도 재화와

서비스로 인한 순 매출 수익에 목적을 맞춘다.순 매출 수익은 매출세 선불

계산 산정의 용도로 재무청에 의해 기입되는 납세 의무가 있는 매출에 상응

한다.납세 의무가 있는 매출은 매출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고 면세되는

공급량,기타 업무 성과,자가소비와 공동체 내부의 제조업과 같은 수입매상을

포괄한다.순 매출 수익의 기입은 그럼에도 2186/93번에 따라 그럼에도 수입

매출과 공동체 내부의 제조업이 무시된다.14

(2)판매세법 4장에 의거하여 납세 의무자,관련 공급,기타 능력과 자가소비가

자유로운 경우에 수입이 (제조업과 자영업의 수입)전달된다.

소득의 전달은 아래와 같이 시행된다.

-제조업체 단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제조업체 내지는 자영업의 소득



- 50 -

이 (무엇보다도 프리랜서)전달된다.더욱이 이는 사단법인과 공동체와 관

련된 수입이다.

-사단법인과 공동체의 수입은 공동 출자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그 때 그 때

마다 전달된다.

-법인체세의 세액을 산정하는 범위 안에서 확정되는 수입은 법인 (무엇보다

도 합자 회사)을 위해 전달된다.

게다가 1,2단락에 나와 있는 전달 규정은 통계 등록을 위한 첫 납입금이

원칙적으로 납세 통계를 위한 납입금이 가불되어야만 하도록 기획되어 있다.

1,2단락에 언급되어 있는 추가 납입금은 납세 통계를 위한 납입금과 공동

으로 전달된다.두 가지 경우에는 통계 등록 용도로만 사용되는 자립적인

데이터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러한 데이터 전달 꾸러미를 통해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

(3)현행 법제에 따라 1단락에 의거한 납입금은 연간 매출세액 통계에 상응하여

전달되며,2단락에 의거한 납입금 즉,제조업체와 자영업자의 수입은 임금,

소득,법인체 납세 통계 용도로 공급되도록 적합하게 3년마다 전달된다.

3장

(1)이러한 규정을 통해 연방 노동청의 납입금 전달이 통계 등록 시에 규정된다.

연방 노동청 데이터의 특별한 의미는 기업 별로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근로자 수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근로자 수는 -매출 이외에도-경제적인

단일성을 위해 중요한 규모 지수이다.우선 중요한 규모 지수는 기본 총체성

을 분석하고 표본 테스트 징수를 위한 계층을 제한하는데 필요하다.

연방 노동청은 기업체 (이는 2186/93번 측면에서 장소적인 단일성이다)를

제외한 근로자를 등재한다.기업에 속하는 단일 기업의 일원은 연방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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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총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또한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가 있

는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만이 등재된다,

순수한 소유자 기업 즉 자영제조업자와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가 없는 근로자들은 연방정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15

(2)통계청 등록은 부분적으로 연방노동청의 운영 데이터보다 더 실질적일 수

있다.이는 또한 현행 통계징수를 근거로 하여 실행되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등록된 이러한 납입금이 연방 노동청에 의해 전달된 납입금과 다른 경우에는,

2단락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청에 기업의 개별경제분야에 관하여 통계 등

록을 토대로 매 해 전달한다.통계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본법으로

인해 이러한 상이한 납입금은 연방 노동청의 통계 용도를 제외하고 전달될

수 있다.수신처가 다를 경우,상이함을 입증하는 기호를 알려준다.게다가

그 때 그 때마다 부가의 용도로 기업번호가 같이 전달된다.

이러한 전달을 통하여 연방 노동청과 통계청의 노동시장통계들이 “개별경제

분야”라는 골격기준을 참고로 하여 합의될 수 있다.1990년 10월 9일자,협의

회의 조례 (EWG)3항 2단락 3037/90번에 의거하여 1993년 3월 24일 (ABl.

EGNr.L83S.1)조례 (EWG)761/93번을 통해 변경된 개별경제분야의 통계

분류법이 유럽 공동체 (ABl.EG Nr.L293S.1)에서 각 통계마다 활용가능

하다.이는 또한 연방노동청에 의해 마련된 노동시장통계에도 유효하다.노동

시장통계와 연방통계에 관한 기업의 단일적인 개별경제분야는 NACERev.1의

도입으로 인해 추구되는 공동체의 조화 즉 완벽한 비교가능성이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상 조직된 통계 결과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기업의 단일적인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상 부가를 위해서 가능한 한 개별경제

분야에서 NACERev.1에 의해 도출된 국가 등급의 하위 등급인 1993발간

(WZ93)이 표준적이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전달은 하는 기업이 고지의무에 의해 부담을 덜고 행정비용이

감소되는 것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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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4장은 상공회의소의 조합원 데이터 출처의 납입금을 통계청에 전달하는 것을

규정한다.최근에 1994년 11월 23일자 법안의 4항을 통하여 변경된 연방 법률

공보 III.701-1번이 들어있는 공표된 초안을 통해 상공회의소 법안의 이전 규정

에 관한 법조항 2장에 의거하여,상공회의소 구성원은 상공회의소 관할구역에서

제조업 정착이나 사업장이나 판매지역을 관리하는 자연인,상사회사,다른 법인

이 아닌 절대다수인사와 사법과 공법의 법인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우세하게 중앙 통제의 위치에서 기계에 의해 집행된다.

연방 노동청의 운용 데이터와 상이한 점은 상공회의소 구성원의 데이터가 사

회보장보험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없이도 경제 단일성에 관한 납입금도 포함한

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기업 (본점)뿐 아니라 장소적 단일성 (제조업 정착,사업

장이나 판매소)과 기업에 관한 장소적 단일성의 일원에 관한 납입금이 있다.따

라서 상공회의소 구성원의 데이터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소속기업을 부가시킨다.

조합원 보험금 산정은 재무청과 상공회의소가 함께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소속

기업의 납세번호 역시 지정한다.납세번호가 재무청의 데이터와 비교된 것을 토

대로 저장되는 반면에,신원확인과 경제 활동과 관련된 납입금 외에도 상공회의

소를 통한 납세번호의 전달은 직접적으로 상공회의소 데이터와 통계청 등록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16

5장

5장은 자영 수공업자 (수공업자 명부)와 수공업과 유사한 업체 경영주를 대상

으로 수공업 회의소에 의해 집행된 목록에 나와 있는 납입금을 통계청에 전달

하는 것을 규정한다.수공업회의소는 원칙적으로 기업 (제조업 본점)을 위한

정보를 처리한다.기업들 역시 사회보장납부 의무가 있는 근로자 없이 등록된다.

기업이 수공업자 명부에 등록된다거나 수공업과 유사한 업체를 경영하는 사실은

통계청 등록에 등재되어야 하고,현재 A 시설의 127개 제조업 분야 내지는 B

시설의 50개 제조업 분야에 따라 수공업 통계를 참고로 하여 부가적으로 등재

되어야 한다.수공업자 명부에 등록하는 것은 수공업 고지 의무의 틀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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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제한하는 표본 테스트의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수공업규정의 7장과 119장에 의거한 등록의 근거가 되는 납입금은 자영

수공업자와 수공업 연대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구성원 보험금 산정은 재무청과 상공회의소가 함께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소속

기업의 납세번호 역시 지정한다.납세번호가 재무청의 데이터와 비교된 것을

토대로 저장되는 반면에,신원확인과 경제 활동과 관련된 납입금 외에도 상공

회의소를 통한 납세번호의 전달은 직접적으로 상공회의소 데이터와 통계청 등록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6장

연방 통계는 통계등록의 구축과 집행에 지속적으로 “미개척분야”에 발을 들여

놓는다.4장과 5장에서 언급된 회의소에 의해 인도되는 이름,주소,법 형식과

활동 형태에 관한 납입금은 통계 등록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 규정은 미리

준비해둔다.이러한 것이 통계 등록의 구축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통계청은 그 밖의 회의소와 직업연맹에 의해 그러한 납입금을 요구할 수 있다.

7장

규정은 통계청이 신원일치 즉 이름,법 형식,주소와 상용 데이터에 기호를

조회하는 것에 관한 통계 등록 상 등재되고 집행되는 단일성을 규정한다.한편

으로 주소의 정확성을 테스트하고 다른 한편으로 상용 데이터의 단일 데이터문을

완전히 부가시키고 의혹 없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상용 데이터의 데이터

문을 통계청에 부가시키는 것이 명백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만,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비용과 채무를 이유로 하여 소비하게 된다.게다가 개별경제

분야에 부가되는 것과 단일성 간의 연관성은 테스트되어야한다.완벽성과 그로

인한 통계 등록의 제 기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고지의무로서 징수가 집행

되어야 한다.

재 문의는 간단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이는 기계가 해독할 수 있는

등록양식의 도움으로 수신처에 관해 통계청에 등재되어 있는 납입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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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록 양식은 납세번호,기업체 번호를 연방 노동청의 운용 데이터,상공

회의소의 조합원 번호와 특정한 경우에는 수공업회의소의 조합원 번호에 등재하

는 것에 관해 기계가 해독할 수 있는 영역을 포괄한다.등록 양식은 통계등록에

등재되는 단위로 발송된다.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번호를 등재하고 기입된 등록

양식을 통계청에 반송하는 납입금을 테스트하는 것이 요구된다.

8장

통계 등록의 활용가능성은 대부분의 토대에서 (A단락 I)이미 기술되었다.

이러한 것이 등록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특별한 규정이 필요 없다.8장에서

는 2168/93번이 언급되고 부분적으로 행정 데이터나 총체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인계될 수 있는 통계 등록 상의 납입금에 대한 몇몇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이 규정된다.공동 목적은 통계 징수와 단일 정보의 경제 단일성의 부담

을 지속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1)경제나 환경 통계에 관한 일련의 연방주의 법률규정은 예를 들면 매출,근로자

수와 같은 통계 등록에 나와 있는 납입금에 상응하는 몇몇 특징들을 배열하게

되어있다.여러 특징들이 통계 등록에 상응하는 납입금으로 이러한 징수행위를

대체하는 반면에,1단락은 통계청이 이러한 특징들을 미리 고지하는 징수

행위에 의해 예측하는 것을 허용한다.언급된 법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고지

의무자 예를 들어 기업의 소유주나 사장은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자사의

매출과 근로자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의 교부를 자유롭게 하거나 내지는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다.

(2)통계 등록에 나와 있는 납입금의 전달과 관련하여 여기 규정된 경우에,

통계청은 연방주의 법 규정을 통해 지시되는 경제,환경 통계를 통계 등록

출처의 몇 몇 정보들에 보완할 수 있다.통계 등록에 나와 있는 활용 가능한

납입금은 1번부터 12번까지 헤아려진다.무엇보다도 이 규정 또한 고지의무자

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한다.

(3)나열된 경제,환경통계의 정보고지 의무자에게 통계 등록상의 납입금 활용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3단락은 설문조사 대상자의 교육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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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조세법과 기업군의 측면에서 기구체의 관련성에 관한 테스트 전제

조건 또한 경쟁법의 측면에서 창출된다.게다가 통계등록법과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세법은 에너지 통계 규정에 관한 입법 과정의 틀 안에서 변경

되어야 한다.

독자기업이 기구체로서 실질적인 관계의 총 그림에 따라 재정,경제,기구체적

으로 기구 운영자의 기업에 기구체의 형태로 조직된 경우에,연방 통계청의

측면에서 기업을 제시하는 법인은 매출세법상 독자기업으로서 고찰되지 않는다.

매출세법상 기구체는 총체적으로 기구 운영자와 소속된 기구체로부터 생긴

단일 기업을 형성한다.기구체에 속하는 기구협회에 대한 납입금은 이제까지

재무청에 의해 인도되지 않았다.통계 등록법 2장 1단락에 의거해 전달하는

경우에 기구 운영자만이 알려진 데로 특별히 표시된다.기구 협회의 납세

가능한 매출은 소속된 기구 운영자의 경우에 입증된다.주어진 경우에 매출이

기구협회에 초점을 맞추더라도,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구

운영자의 개별경제분야 내 총 납세 의무가 있는 매출을 입증시켰고,기구

운영자의 지역에 부가된다.

이로서 연방주의 재무청에 의해 전달된 통계 등록 상의 매출세 의무적인

기업에 관한 납입금의 사용은 객관적이고 지역적인 깊이에 손해를 입게 한다.

통계 등록에 있는 3장 1단락에 의거하여 도입되는 2a장은 기구협회와 기구체에

관한 연방 재정청에 언급된 납입금의 전달을 규정한다.이러한 납입금은 연방

재정청의 경우에 개별적으로만 제공된다.2a장에 언급된 납입금의 전달을 통

하여 통계 등록청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들은 기구체와 그로 인한 경제 활동에

관해 가공될 수 있다.기구체의 구성에 관한 경제 설문조사는 이제까지 감소

했다.해당 기업은 통계 고지의무에 의하여 부담이 줄어든다.

통계청에서 기구체 납입금의 가공비용은 기업의 경우 탈락되는 설문조사

비용을 통해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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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장에 의거한 납입금은 전달되는 납입금의 분할을 위한 추가 노동과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연방 통계청에 전달되어져야 한다.연방 통계청은 그 때 그 때

마다 연방 주 통계청 관할 구역에 기구체와 기구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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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인쇄본:

2005년 6월 9일자 통계 등록법과 기타 통계법 변경에 관한 법안 초안 토대

(2004년 11월 5일자 바이에른 방송국 인쇄판 878/04번)

C.특수 부분

1항

1번 (5장)

동업조합 법 개정을 근거로 하여 동업조합 등급은 더 이상 수공업과 이와

유사한 제조업을 더 이상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허용 의무적인 수공업과 허용이

자유로운 수공업과 동업조합과 유사한 제조업을 구분한다.

2번 (8장 2단락)

통계 등록법 8장 2단락의 개정판은 연방 통계법 13a장의 개정판에 관해 통계

등록에 등재된 납입금을 경제 및 환경 통계,행정데이터 활용법에 의거한 데이터,

일반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법적 토대를 보완해

준다.

통계 등록법 8장의 이제까지의 작성된 텍스트는 열거하듯이 제시되는 특정한

등록 납입금을 경제,환경 통계 출처의 납입금과 연결시키는 것이 제한되었다.

개정판을 통해 이렇게 열거하듯이 제시된 데이터 뿐 아니라 경제,환경 통계

출처의 납입금과 통계 등록의 모든 데이터들이 결합되는 것이다.게다가 통계

등록 데이터들은 행정 데이터 활용법에 의거한 데이터와 일반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와 연결되어야한다.

이미 통계청에 먼저 등재된 데이터들이 활용되는 반면에,새 규정의 목적은

새로운 통계 징수를 예방하는 것이다.

경제,환경 통계,통계청 등록 출처의 데이터를 또한 행정 데이터 활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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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제한시키는 것을 통하여 기업과 관련 있는 납입금만이 연결되는 것이

보장된다.정보의 자결권에 관한 법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격 프로필의

제출을 통하여 해명된다.

3번 (9장)

독점적인 통계 용도로 1987년도 사업장 조사 출처의 납입금을 지역통계청에

전달하고자,통계 등록법 9장에 의거한 전달규정은 연방 주 통계청에 규정을 허

용하는 1987년도 인구조사법 14장 1단락을 실마리로 삼는다.

개정된 사업장 조사의 누락에 따라 자치단체에는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정부는 따라서 이전에 사업장 조사에서 획득된 최소한 정보 일부라도 자치단체

에게 사회구조관찰을 위한 익명의 개별데이터로서 충족되는 것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납입금은 자치단체가 통계를 요구하는 담당 관할에 전달된다.전달의 합법성에

대한 책임은 요구하는 담당 관할에 있다.통계 등록으로 인하여 납입금의 전달을

통해 최소 행정 구역과 행정 연합체에 발생하는 비용은 차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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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인쇄본:

2006년 11월 10일자 전자 상거래 등록,조합 등록,

기업 등록에 관한 법안 초안 토대

(2005년 12월 30일자 바이에른 방송국 인쇄판 942/05번)

후속 인쇄본

21a

인쇄물 942/05

12항 (기타 연방법 변경사항)

(1)통계 등록법 변경사항

연방 주와 지역 통계청은 1993년 7월 22일자 협위회의 통계 용도의 기업 등록제

구축의 공동체 내부적인 조장에 관한 2186/93/EWG법령에 의거하여 통계 등록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등록의 품질은 특히나 통계 등록의 의무가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선되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에게 있어 근간을 이루는 납입금이 본래대로 집행되는

상거래 등록 절차가 장차 강화되어 통계 등록을 장려하는 것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상거래 등록 절차가 서면형태에서 전자 등록제로 데이터

전송이 대단히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상거래 등록에 저장된 데이터 다수로 인해 그렇지만 포괄적인 전송이 엄청난

비용과 연결되어 있다.따라서 전송의무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소위 상거래 등록의

“지수데이터”로 제한시키는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지수데이터는 전자

등록 시에 특별히 검색기능을 갖고 있으며,그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게 데이터

현황에서 필터링 될 필요가 없다.통계 등록 용도로 흥미로울 수 있는 기타

데이터를 다루는 전송의무의 확대는 이후에 새로 테스트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통계청은 이러한 데이터를 각 각 지수 데이터를 토대로 온라인 열람을 통

해 상거래 등록에 산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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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인쇄본:

전자 상거래 등록,조합 등록,기업 등록에 관한 법안

(EHUG)

2006년 11월 10일자

1항

상거래법전 변경 내용

연방 법률공보 III파트,분류번호 4100-1에 공표된 초안이 담긴 상거래법전은

최종적으로 2006년 10월 31일자 법령 99호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2.8장-12장까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다.

8b장

기업등록

(1)기업등록은 규정을 조건으로 9a장 1단락에 의거하여 연방법무부에 의해 전자

등록이 실행되었다.

(2)기업등록의 인터넷 싸이트에 관해 접근 가능하다.

1.상거래 등록의 등재,공지와 상거래 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2.조합 등록 등재,공지와 조합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3.파트너쉽 등록 등재,공지와 파트너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4.325장과 339장에 따른 산정 토대와 관련 공지

5.연방정부의 전자관보에 공동 공지

6.주식법 127a에 의거하여 주주포럼에 공표된 등재

7.유가증권거래법에 의거한 기업의 연방정부 전자관보 차원의 공표,유가증권

취득과 인수법에 의거한 입찰자,공동체,이사진,감찰기구단의 연방정부 전자

관보 차원의 공표와 주식상장법령에 의거한 연방정부 전자관보 차원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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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투자법과 투자세법에 의거한 국내 투자회사와 투자주식회사 연방정부 전자관보

차원의 공지와 공표

9.공표가 기업등록 7번에 관해 설정되지 않는 한,유가증권거래법 15,25,26장에

의거한 공표와 61,66장에 의거한 주식상장법령 공표

10.공표가 기업등록 7,9번에 관해 이미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연방 재정

서비스 부서에 자금시장법적인 공표에 관해 공지

11.지급불능 규정 파트 9에 따른 소송절차를 제외한 지급불능 규정 9장에 의거한

지급불능 재판 공지

(3)기업 등록에 등재 준비하는 것은 기업 등록에 전달되어야 한다.

1.연방정부 전자관보의 운영자를 통한 2단락 4-8번에 따른 데이터

2.공표의무자나 공표의무자에 의해 신뢰받은 제 3자의 공표를 통한 2단락 9-10

번에 따른 데이터

기업 등록의 인터넷 싸이트와 관련하여 접근 개시를 위하여 원본데이터로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지역법무행정은 기업 등록의 용도로 2단락 1-3번,

11번에 의거한 데이터를 전달한다.

(4)기업 등록의 실행은 인쇄물의 분배와 기업 등록에 저장된 자료에서 회계

보고를 참고로 한 9장 3,4단락에 상응한 공증을 2단락 4번의 측면에서 포함

한다.동시에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신청이 2단락 4번의 측면에서 관련 있는

한,9장 2단락에 의거해 상거래 등록에 제출된 문건과 관련된 전자 전달방식에

유효하다.9장 3단락은 이에 상응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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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5 > 한독양자협력회의 관련 사진

□ 독일측 공식리셉션

□ 한국청장 초청 오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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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6 > 독일이 보낸 Document

Federal Statistical Office (Destatis)                         June 27, 2008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In the meeting of the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Mr. Dae-Ki Kim, and the President of the German Federal Statistical Office, 

Mr. Walter Radermacher, the following has been decided referring to the activities of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Offices in the year 2009.

   ◆ A comparison of social statistical indicators between Germany an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elaborated. The concept of this statistical comparison 

should be elaborated in a meeting of German statistical experts and their 

KNSO counterparts in 2009 in Daejeon. The activity should result in a common 

publication to be made available to the interested public via the Internet and/or 

in a printed format.

   ◆ It was agreed that in 2009 a concept for the "Third NBS/KNSO/Destatis Joint 

Statistical Seminar" in 2010 to be host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cause of cost reasons (travel 

costs on the German side) it was recommended to organize the meeting of 

the responsible staff of the three Offices in combination with the visit of the 

German delegation mentioned above in Seoul/Daejeon or in Beijing. Ms Ahn 

Jung-Im (KNSO) and Mr Stoertzbach (Destatis) will contact Mr. Du Weiqun 

(NBS) in this matter.

   ◆ Commissioner Dae-Ki Kim supported the initiative of Eurostat and Destatis to 

invite Mr Jeon Baekgeun, Director of the Statistical Training Institute of the 

KNSO, to participate as speaker in the Special Contributed Topic Meeting 

"From Statistical Training to Learning and Development" at the 57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ISI) in August 2009 in Durban,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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